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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 � � � � � � � � � � � � 약

□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과 건설업의 대응과제

■ 개요

○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런 변화에 필요한 대응과제와 건설 인자위의 역할 모

색이 필요함

■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및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사업 및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안전조치 강화로 중대재해 예방 및 감소가 목적임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안전관

리자 수요 증가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됨

○ 건설근로자 측면에서는 고숙련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되고 있는데, 고숙련 근로자는 재해를 예방하면서 생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임

○ 안전관리자와 고숙련 건설근로자의 수급불균형 심화가 예상되는 상황임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업의 대응과제

○ 건설업 측면의 대응과제로는 안전관리자의 전문성 제고 및 건설근로자의 

숙련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훈련 공급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초급의 비중이 높은 안전관리자의 현황을 감안할 때 역량 제고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양성훈련 비중이 높은 건설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을 향상훈련을 통한 

숙련도 제고, 이를 통해 재해예방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함

○ 건설 인자위의 역할과 대응과제

- 안전관리자 전문성 제고와 숙련향상 훈련과정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개자 역할 수행

- 산업현장의 수요와 필요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전달할 수 있는 역량과 

역할 정립

■ 시사점 및 향후전망

○ 중대재해처벌법이 야기하는 건설업 환경변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

는 건설 인자위의 매개자 역할과 현황 및 정보 제공의 효율화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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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m 고용노동부는 2022년 1월 10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준비상황과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을 발표했음

-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전 안전조치 강화

와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해 사망재해와 중대재해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

로 제정과 시행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밝혔음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및 경영책

임자에 대한 엄한 처벌이 규정돼 있음

m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생산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가 구체적으로 작동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에 대한 처벌규정은 근로자 등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

단이라고 하고 있음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 기업의 최고의사결정자가 안전보건에 대한 경각심

을 갖고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재해예방활동에 관심을 가져야 사망재해 등

의 중대재해가 예방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

m 중대재해처벌법은 상대적으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건

설업에 더 큰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변화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2021년 12월 21일 8개 중견 건설업체와 중대재해 예방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행착오와 문제점을 해

소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ㆍ간담회를 통해 새롭게 작성된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자율점검표」에 

대한 소개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필요성과 안전수칙 준수에 대해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음

- 안전관리자에 대한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현장에서 직접노무를 제공하는 

건설근로자 사용에도 변화가 야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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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저연령ㆍ고숙련 건설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

황임

ㆍ연령대가 낮고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상시적으로 존재하며,

공급의 부족으로 인하여 지금도 수급불균형 상황임

ㆍ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를 당하는 건설근로자는 고령이거

나 현장경력이 짧은 근로자가 많음

ㆍ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처벌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

황에서 중대재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은 

당연함

m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에도 직접적인 

변화 또는 개편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인적자원개

발 측면에서 검토 및 효과적인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현재 건설직종 관련 직업훈련 과정은 일부 직종에 편중돼 공급되고 있음

- 이는 훈련에 대한 수요가 있는 직종을 대상으로 훈련과정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 훈련기관의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ㆍ훈련기관은 고용보험기금의 지원을 받는 과정과 훈련생이 비용을 부담하는 

과정을 공급하고 있음

ㆍ공적 재원의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은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정 숫

자의 훈련생과 수료율 등이 중요함

ㆍ따라서 훈련생의 수요가 있는 직종을 대상으로 훈련과정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런 상황은 훈련생이 비용을 부담하는 과정도 동일함

- 훈련생의 수요가 있는 직종과 수급불일치가 발생하는 직종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 건설 인자

위의 역할이 모색될 수 있음

- 또한 양성훈련 위주의 훈련과정 공급과 함께 숙련이 가능한 훈련과정 공급

이 모색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건설 인자위가 현장의 요구를 취합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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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및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1.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m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되고 있고,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전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임

-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

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

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

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임

-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

는 특별관리가 이루어지게 됨

ㆍ법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

에 대해서는 집중관리가 이루어지게 됨

ㆍ집중관리는 지방노동관서-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재해예방기관이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형태의 재해 예방활동이 이루어지게 됨

- 중대재해에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포함되며, 다음과 같이 명시적

으로 규정하고 있음

ㆍ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ㆍ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ㆍ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

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중대재해처벌법은 제3조에서 중대산업재해의 적용범위를 상시근로자 5명 이

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시행일)는 단서규정을 두어 상시근로자 50명 미

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할 날부터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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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건설업의 경우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됨

m 건설업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전국 모든 현장과 본사

를 대상으로 감독이 행해지게 되고 다수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위

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조치를 강구하게 됨

-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 1,000위 이내 종합건설업체와 4년간 사망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한 전문건설업체가 대상이 됨

2. 중대재해처벌법이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m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 강화와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주 및 경영책

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규정하고 있어 건설현장의 생산활동에 직접적

인 영향이 파급될 것으로 전망됨

m 생산활동에 파급되는 영향은 생산요소 활용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공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 안전관리자 수급불균형의 문제와 고숙련 건설근로자, 현장경력을 갖춘 건설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그러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건설기술인은 일정한 자격증과 경력 

등이 필요하여 단기간에 공급 확대의 어려움이 있어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함

- 건설근로자도 신규 입직자의 연령대가 높아 고령화추세가 급속하게 진전되

는 상황이며, 현장경력을 충분히 보유한 건설근로자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숙련까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움

m 중대재해처벌법이 야기하는 환경변화는 건설업의 생산요소 사용에 많은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런 영향들은 단기적으로 해소되기 어려운 과제

가 대분분이라는 점에서 검토와 대안 모색의 필요성이 큼

- 건설업이 공사를 수행하는 업종이라는 점에서 생산요소인 노동과 건설기계

장비 사용에도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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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산업을 건설용역업과 건설업으로 정의하고, 건설업을 

공사를 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건설업은 구조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노동의존적인 생산방식이 적용되고 있

는 업종이며,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근로자는 재해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안

전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고숙련 근로자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됨

-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자의 확보가 필요하며, 실제로 현장

에서는 안전관리자에 대한 공급 부족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임1)

-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고 있어 안전관리자

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2)

ㆍ구인구직 플랫폼에 등록되는 안전관리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

는 상황임3)

- 건설 인적자원개발위원도 2021년 2분기 이슈리포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

행 등으로 건설안전관리와 관련된 제도 강화의 영향으로 2023년까지 건설안

전분야에서 약 5,300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1) 안전관리자 수급불균형 심화

m 안전관리분야 기술등급 보유자 중에서는 초급이 가장 많으며, 66.2%의 비율

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21년 6월 30일 기준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인 등급 보유자는 37,922명이

며, 특급 3,068명, 고급 4,483명, 중급 3,662명, 초급 25,093명, 무등급 1,616명

이었음

- 자격별로는 기술사 902명, 건축사 4명, 기능장 179명, 기사 21,389명, 산업기

사 9,826명, 기능사 886명, 기능사보 16명이었음

1) 2022년 4월 26일 아시아경제가 커리어테크 플랫폼 사람인의 건설ㆍ건축분야 안전관리자 직무 채용공고를 분석한 결과 4월 

26일 기준 2,418건이며, 이는 건설ㆍ건축분야 전체의 12.8%에 해당된다고 보도했음

2) 건설업의 안전관리지 수요 증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며, 2021년 7월 1일 이후 80억원, 2022년 7월 1일 이후에는 60억원, 그리고 

2023년 7월 1일 이후에는 50억원으로 확대됨

3) 2022년 4월 26일 아시아경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제공한 자료를 인용하여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인은 2017년 24,196

명에서 2021년 30,898명으로 5년 동안 6,702명 증가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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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미보유자는 인정기능사 11명, 학력경력자 3,082명, 경력자 11명이었음

- 40대를 기준으로 미취업자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저연령일수록 단기 

미취업자, 고령자는 장기 미취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2-1> 건설기술인 고용률 현황(2021년 6월 30일 기준)
(단위: 명)

구분 전체(A) 안전관리(B) B/A

전체

재직 635,335 26,647 4.2%

미취업
단기 36,066 1,853 5.1%
장기 210,126 9,422 4.5%

고용률 72.1% 70.3% -

20대

재직 26,899 1,329 4.9%

미취업
단기 3,207 193 6.0%
장기 3,578 119 3.3%

고용률 79.9% 81.0% -

30대

재직 89,111 3,920 4.4%

미취업
단기 6,566 360 5.5%
장기 26,870 821 3.1%

고용률 72.7% 76.8% -

40대

재직 198,674 7,890 4.0%

미취업
단기 10,318 521 5.0%
장기 85,519 3,130 3.7%

고용률 67.5% 68.4% -

50대

재직 198,573 9,294 4.7%

미취업
단기 9,195 482 5.2%
장기 53,594 3,446 6.4%

고용률 76.0% 70.3% -

60대

재직 99,655 3,679 3.7%

미취업
단기 5,724 269 4.7%
장기 28,873 1,586 5.5%

고용률 74.2% 66.5% -

70대 이상

재직 22,423 535 2.4%

미취업
단기 1,056 28 2.7%
장기 11,692 320 2.7%

고용률 63.8% 60.6% -

자료: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2021), 건설기술인 동향 브리핑, 통권7호

주: 1. 재직자는 소속회사가 있는 건설기술인

   2. 단기 미취업은 1년 미만, 장기 미취업은 1년 이상 소속회사가 없는 경우

   3. 고용률=재직인원/총인원(재직+단기 미취업+장기 미취업)

m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역할은 제한적인 반면 책임은 상대적으로 크다는 

인식이 많고, 이런 상황에서 급여수준도 높지 않은 실정이라 안전관리자의 

공급이 단기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이 발간하는 건설기술인 동향 브리핑 자료에 의하면 

2021년 상반기 건축안전ㆍ환경ㆍ품질ㆍ에너지관리 기술자의 급여수준은 건

설기술인의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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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2021년 상반기 워크넷 구인자료를 분

석한 결과 건축안전ㆍ환경ㆍ품질ㆍ에너지관리 기술자의 급여는 월평균 321

만원으로 전체 건설기술인 평균 325만원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 급여수준이 낮다는 것은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

에 대한 인식을 낮게 보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음

- 계약직 채용이 많은 것도 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됨

ㆍ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2021년 상반기 기준 현황 자료에 의하면 

건축안전ㆍ환경ㆍ품질ㆍ에너지관리 기술자는 전체 건설기술인 채용조건 중 

고용형태에서 계약직 대비 31.5%를 차지했음

ㆍ계약직의 비중은 정규직에서 건축안전ㆍ환경ㆍ품질ㆍ에너지관리 기술자가 

차지하는 비중 6.6%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임

- 사용자에게 계약직은 고용의 탄력성을 활용할 수 있는 고용형태라고 할 수 

있고, 계약직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에 따라 단기간 안전관리자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결국 계약직의 비중이 다른 분야의 건설기술인에 비해 월등하게 높게 나타

나는 것은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것으

로 판단됨

m 안전관리자로 종사할 수 있는 건축안전ㆍ환경ㆍ품질ㆍ에너지관리 기술자는 

대졸 학력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학력무관의 비중은 높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음

- 전체 건설기술인 대비 대졸자 비율은 4.9%, 학력무관 비율은 12.9%인 것으

로 나타났음

- 시공과정은 서로 다른 공정의 연속적인 진행이라고 할 수 있고, 재해는 어떤 

공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확

보가 재해예방을 위해 중요함

- 그러나 일반적인 기준에서 판단할 때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학과정 이

수가 필요한 데, 이런 측면에서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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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건설기술인력 채용조건(2021년 상반기 기준)
(단위: 명)

구분
전체

(2021년 상반기)

건축안전ㆍ환경ㆍ품질ㆍ에너지

관리 기술자

전체

(2020년 하반기)

계 25,820 2,730 18,820

고용형태
정규직 21,718 1,437 15,892

계약직 4,102 1,293 2,928

학력

대졸 1,249 61 1,002

전문대졸 7,647 614 6,048

고졸 3,497 327 2,489

학력무관 13,427 1,728 9,281

경력

경력 15,863 1,500 11,491

신입 1,343 140 1,005

경력무관 8,614 1,090 6,324

자격증

기술사 362 69 214

건축사 92 1 46

기사 10,181 911 7,142

산업기사 2,658 531 1,906

기능사 859 13 470

자격무관 11,668 1,205 9,042

자료: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2021), 건설기술인 동향 브리핑, 통권7호

m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19년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중

소건설업체의 74.5%가 건설기술인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으

며, 직무별로는 공무직 구인이 가장 어려웠고, 다음은 안전관리자였음

- 공무직에 종사할 건설기술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었던 건설업체는 60.5%, 안

전관리자 구인에 어려움을 겪었던 업체는 47.4%였음

- 건설기술인 수급 어려움은 취업자가 요구하는 연봉수준 높아서가 57.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취업 지원자의 감소였으며, 42.1%였음

m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관리자에 대한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급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수급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됨

- 중대재해처벌법 이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야기되고 있는 안전관

리자 수요 증가도 수급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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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숙련 건설근로자 수급불균형 심화

m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은 고숙련 건설근로자에 대한 수요 증가를 야기하는 

제도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장에서의 경험 축적을 통해 숙련이 

이루어지고, 숙련자는 재해를 예방하며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

고 있다는 측면 때문임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산업재해현황분석에 의하면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

의 비중이 높았음

- 현장경험을 통해 숙련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

자는 저숙련 근로자가 대부분일 것으로 판단됨

- 사망재해는 중대재해에 해당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사망 등의 중대재

해 감소를 목적으로 기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고숙련 건설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수밖에 없음

<표 2-3> 건설업 사망재해자 근속기간별 추이
(단위: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611 621 496 567 486 493 554 579 570 517 567

6개월 미만 502 517 399 455 398 409 448 458 456 389 438

6개월~1년 미만 33 34 27 41 28 25 37 36 43 41 44

1년~2년 미만 27 26 33 27 17 24 24 27 25 37 31

2년~3년 미만 7 13 8 13 11 6 8 16 8 15 13

3년~4년 미만 5 3 3 1 7 6 5 8 5 8 5

4년~5년 미만 9 3 8 0 5 2 8 3 4 4 5

5년~10년 미만 19 13 7 20 4 12 11 16 18 11 19

10년 이상 9 12 11 9 16 8 13 15 11 12 12

분류불능 0 0 0 1 0 1 0 0 0 0 0

자료: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21), 2020년 산업재해현황분석

m 건설근로자 중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를 연령대별로 구분하면 60세 이상의 비

중이 가장 높으며, 이는 근력의 저하 및 균형감각 저하로 인한 신체적인 측

면의 문제, 그리고 훈련 미이수의 영향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60세 이상 건설근로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런 영향으로 사망자의 비중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ㆍ60세 이상의 고령자는 재해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고, 동일한 수준의 재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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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중대재해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큼

- 재해로 인한 사망자 중 60세 이상의 비중이 높은 것은 종사자 숫자가 많은 

것도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훈련참여가 저조한 것도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음

ㆍ건설근로자의 평균 연령대는 50대 중후반이며, 입직자의 평균 연령도 40대 

중후반이고, 입직자는 다른 업종이나 자영업 은퇴자의 비중이 높음

ㆍ40대 중후반의 연령자들이 생소한 건설현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훈련에 참

여하고 이수하는 단계가 생략됨에 따라 현장에서 필요한 행동요령과 종사하

는 직종에 요구되는 기능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됨

ㆍ이로 인하여 장기간 저숙련 상태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숙련 형성의 기회를 

잡지 못하게 됨

ㆍ또한 입직 연령대가 높아 훈련과정 참여 이외에는 숙련 형성을 지원받기 어

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40대 중후반 연령의 입직자가 건설업에 입직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숙련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훈련과정 참여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훈련생을 유

인할 수 있는 과정의 개발과 훈련과정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함

<표 2-4> 건설업 사망재해자 연령대별 추이
(단위: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611 621 496 567 486 493 554 579 570 517 567

18~24세 5 8 3 2 3 2 1 2 3 3 1

25~29세 5 12 5 6 9 6 2 11 6 13 10

30~34세 19 26 13 19 10 13 10 10 10 12 12

35~39세 40 33 30 17 19 26 20 19 17 19 18

40~44세 80 55 62 59 37 40 39 35 47 32 32

45~49세 98 91 73 69 66 76 75 70 56 55 54

50~54세 120 120 85 127 88 92 92 93 94 88 86

55~59세 107 115 104 114 114 86 117 142 114 115 107

60세 이상 137 161 121 154 140 152 198 197 223 180 247

자료: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21), 2020년 산업재해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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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건설업 고령자지수 및 고령화추세

자료: 박세정ㆍ조민수(2020), 임금근로자의 고령화와 산업별 노동시장 변화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m 고숙련 건설근로자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공급이 이

루어지는데 시간이 소요되며, 이로 인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야기되는 

고숙련 건설근로자의 수급불균형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건설근로자의 직종은 다양하고, 직종에 따라 숙련까지 소요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 시공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건설업자는 평균적인 숙련기간

을 5년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높음4)

ㆍ최소 3년은 현장경력을 축적해야 숙련자로 인정받고 안전하게 노무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입직자의 정체, 입직자의 평균 연령, 그리고 숙련까지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

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숙련 근로자의 수급불균형이 심화될 수밖에 없

는 상황임

4)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대한전문건설협회로 매년 발간하는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에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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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업의 대응과제

1. 건설업 측면의 대응과제

1) 전문성 제고 및 기능향상 훈련 공급

m 건설기술인 중 안전관리자로 종사할 수 있는 자격자 등의 등급보유자 중 초

급의 비중이 가장 높음

-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

는 것은 기본이며, 현장경험을 축적하는 과정이 필요함

- 특히 건설현장은 각각의 현장이 상이하며, 위험요소도 다양하며 중대재해가 

빈발하고 있어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돼 있어야 함

- 이런 실정에서 등급보유자 중 초급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훈련의 설계와 효과적인 수단을 

활용한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m 건설근로자는 입직자의 정체, 40대 중후반 연령자의 입직 비중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건설현장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 특히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훈련과정이 필요함

m 특히 현재 건설근로자의 대부분은 현장에서 숙련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고,

훈련과정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입직단계에서 훈련을 공급

할 수 있는 수단이 모색되어야 함

m 이와 함께 저숙련 건설근로자를 훈련에 참여시키고 숙련을 지원하는 과정도 

다양한 직종을 대상으로 설계되고 공급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에 대한 모

색이 매우 필요함

2) 안전관리 제고

m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의 실효성 

확보가 요구됨

- 중대재해처벌법은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에 필요한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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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예산을 명시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서 구체적으로 규

정하고 있음

ㆍ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효성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명시적으

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4조 제4호에서는 편성된 예산에 맞게 집행하도

록 규정하고 있음

-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구축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중대재해 감소를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필요함

m 기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관리 관심도 제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유

인할 수 있는 대안이 모색될 필요성이 큼

-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최고의사결정자인 기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관심도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국내ㆍ외에서 제시되고 있음

- 건설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안전관리를 강조하고 재해예방에 많은 관심을 갖

고 있으면 해당 건설기업 전체적으로 안전관리가 강조될 수밖에 없음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제도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건설기업의 기업주 등이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안전

관리를 강조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유인방안도 모색되어야 함

m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교육훈련의 구체화 및 효과적인 안전시설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대부분의 현장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TBM(Tool Box Meeting)을 통해서 

당일 진행되는 작업의 위험요소를 주지시키고 안전수칙 재확인으로 재해예

방에 노력하고 있음

- TBM 등 현장에서 진행되는 안전교육은 재해예방 측면에서 효과성이 높은

데, 작업 시작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기 때문임

- 따라서 현장에서 안전교육의 내실화ㆍ구체화를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이 모색

되는 것도 필요한 데, 시각자료를 통해 재해에 따른 피해와 후유장애 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ㆍ문서 또는 언어로 전달되는 재해예방의 필요성과 재해 시의 피해를 보다 구

체적으로 전달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관리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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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시각자료의 효과적인 활용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건설근로자가 작업과정에서 안전수칙과 안전장구 착용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비와 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함

ㆍ실제로 현장에서 안전모의 정확한 착용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

(AI) 기반의 CCTV가 시범사업으로 활용되고 있기도 함

ㆍ이처럼 스마트기술을 안전관리에 접목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필

요한 비용은 공사비에 포함되어야 함

m 건설근로자의 안전관리 의식 제고를 유인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안이 모색되

어야 함

- 건설재해는 물적요인과 인적요인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데, 인적요인의 비중

이 더 높은 것이 일반적임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시설 설치가 강화될 것

으로 예상되고, 물적요인에 의해 유발되는 건설재해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이와 병행하여 인적요인, 즉 불안전한 행동과 안전수칙 미준수, 그리고 안전

장구 미착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줄일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도 적

극적으로 모색되고 실행되어야 함

ㆍ고용 안정성 제고와 일자리가 건설근로자에게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안전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건설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자리와 처우개선에서 

우대하는 방안도 실효성이 클 것으로 판단됨

2. 건설 인자위의 역할과 대응과제

m 안전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훈련과정이 운영될 수 있는 매개자로서

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함

- 안전관리자 중 초급의 비중이 높고, 학력무관과 경력무관의 비중도 높음

- 이들이 현장에서 직무수행에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훈련과정과 프로그램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고, 이런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훈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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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그리고 안전관리 업무수행자의 현황과 요구를 파악하여 조화시키는 역

할이 필요함

- 건설 인자위는 구성과 기능의 측면에서 산업계와 훈련기관을 매개할 수 있

는 가장 적합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고, 조직의 기능과 장점을 살려 안전관

리자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과정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m 현장의 수요 및 구인ㆍ구직 관련 현황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노력이 요구됨

- 건설 인자위에는 산업계와 노동계를 포함하여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있고,

이런 점이 인자위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런 장점을 활용하여 산업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자와 숙련 건설근로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m 건설 인자위는 2020년부터 직종별 매뉴얼을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하고 있으

며,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함

- 2020년 6개 직종, 2021년 5개 직종 등 점진적으로 직종을 확대하며 매뉴얼을 

발간하고 있음

- 해당 매뉴얼은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안전한 작업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

을 위주로 작성되고 있음

- 매뉴얼을 통해 현장에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알리고, 건설근로자가 종사하는 

직종에서 안전한 작업에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고 확산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 이런 접근을 지속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야기되는 건설현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건설 인자위의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음

- 직종별 매뉴얼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시각화 된 자료를 활

용하는 방법도 검토 필요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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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사점 및 향후전망

m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환경으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장의 수요를 지원할 수 있는 

훈련과정의 설계, 그리고 잠재적 훈련 참여자들을 훈련으로 유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의 모색이 필요함

-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가장 실효적인 수단은 훈련이며, 훈련 참여자를 확대하

는 것이 필요함

- 훈련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훈련과정의 설계가 효율적이어야 하며, 훈련

과정에 대한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어야 함

- 잠재적인 훈련 참여자를 훈련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전달과 훈련과

정의 공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수단이 다양하게 활용되어야 함

- 이런 수단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은 검토의 필요성이 크고, 긍

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ㆍ즉 훈련정보와 구인 및 구직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적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함

m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관리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런 양상은 향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책적으로 안전관리

자 공급 확대가 모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건설기술인 부족이 지속됨에 따라 중대재해처

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

상되고 있음

- 또한 초과수요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임금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재해예방활동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중소규모 건설

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중대재해 감소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인력의 공급 확

대가 반드시 필요함

m 고숙련 근로자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나, 단기적으로 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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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훈련의 필요성

과 효과적인 전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m 전문건설업체에 종사하는 기술직의 경우 평균 근속기간이 6년에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안전관리자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전제에서 전문성 

축적의 어려움이 야기될 수밖에 없어 개선이 필요함

- 전술한 것처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는 다양한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발생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안전관리자의 처우

와 평균 근속연수 등을 감안하면 어려움이 많음

- 따라서 제도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처우와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방

안이 모색되어야 함

ㆍ근로관계는 개별 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간 관계이며, 기본적으로 당사자

들 사이에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하지만, 정책적인 지원방안도 모색되는 것

이 필요함

ㆍ안전한 현장과 근로자의 재해감소는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라는 점에서 정책

적인 지원의 논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m 안전관리자 및 고숙련 건설근로자 현황 정보의 효과적인 수집과 전달 수단 

모색과 활용에 대한 사무국의 역량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고숙련 건설근로자에 대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고, 관련 현황을 파악하는 기능이 건설 인자위에 포

함돼 있음

- 따라서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전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

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전달수단 활용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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